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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를 둘러싼 NHK와 
납부 거부자의 분쟁: 수신료
‘소송’의 판결 내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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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HK의 사업수입과 사업지출 내역(2009년도 예산)

출처: NHK(2009). 『NHKことしの仕事2009』 p.42.

수신료를 둘러싼 NHK와 납부 거부자의 분쟁 : 수신료 ‘소송’의 판결 내용과 과제

사업지출 총액

6,726억 엔

72.9%

재무비, 특별지출 등 207억 엔  3.1%

사업관리 265억 엔  3.9%

방송 관련 조사 연구 193억 엔  2.9%

홍보활동 49억 엔  0.7%

수신서비스 활동 179억 엔  2.7%

수신계약·징수 748억 엔  11.1%

국제 방송 제작 송출 178억 엔  2.7%

국내 방송 제작 송출 4,907억 엔

사업지출 내역은 사업별 물건비에 

인건비와 감가상각비를 요원·시설에 

따라 배분한 총비용이다.

사업수입 총액

6,698억 엔

기타 수입 208억 엔 3.1%

수신료 6,490억 엔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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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신료 납부액� (괄호는 오키나와)

월 납부액 6개월분 선납 12개월분 선납

지상파 계약 1,345엔(1,190엔) 7,650엔(6,810엔) 1만4,910엔(1만3,280엔)

위성 계약(지상파+위성) 2,290엔(2135엔) 1만3,090엔(1만2,250엔) 2만5,520엔(2만3,890엔)

특별 계약 1,005엔 · 1만1,180엔

수신료를 둘러싼 NHK와 납부 거부자의 분쟁 : 수신료 ‘소송’의 판결 내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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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HK(2009).『NHKことしの仕事2009』, p.41.

<그림 2> 수신료 수입의 추이� (단위: 억 엔)

수신료를 둘러싼 NHK와 납부 거부자의 분쟁 : 수신료 ‘소송’의 판결 내용과 과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6600

6500

6400

6300

6200

6100

6000

5900

5800

5700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6,478

6,410

6,024

6,138

6,312

6,386

6,490

japan


 japan



8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October 2009  9

수신료를 둘러싼 NHK와 납부 거부자의 분쟁 : 수신료 ‘소송’의 판결 내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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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BBC에 대한 사회적 비판

‘신뢰성의 종말(Closing Credits)’,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Tough times 

ahead for all-including BBC)’, ‘BBC 제국(BBC Empire)’. 최근 나오고 있는 

BBC를 꼬집는 표현들이다. 공공서비스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의 

모범으로 알려진 영국에서 BBC를 둘러싼 사회적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 BBC의 

방만한 경영, 수신료 낭비, 임직원의 고액 연봉, 무차별적인 사업범위 확대, 프로

그램
1
 까지 그 비판의 범위는 매우 폭넓다. 게다가 비판이 단순한 일회성 문제가 아

영국 런던 시티대학교 박사과정

1  �BBC는 2009년 9월 토요일 상업방송인 ITV 대표 프로그램인 <엑스팩터>(X-Factor)와 동일 시간대에 <스트릭트리 컴 

댄싱>(Strictly Come Dancing)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상당한 비판을 받았었다. 공영방송이 상업방송과 시청률 경쟁을 

벌이는 듯한 편성을 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또한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리얼리티 쇼인 이 프로그램은 2008년과 달리, 

고령의 여성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젊은 심사위원으로 대체하여 공영방송이 나이를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BBC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확대:
사업영역 확대와 수신료 문제

손 창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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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배경은 상업방송 사업자들이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BBC는 상대적으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점이다. 많은 연구가들은 BBC가 지금과 같이 공영방송

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는 안정적인 수신료가 크게 기여했다고 지적한다. 반면 

상업방송과 BBC에 비판적인 이들은 BBC가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영

역을 확대했다고 지적한다. 

경제 위기 아래서 민영방송이 생존을 위하여 치열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데, 

BBC는 국민들에게서 징수한 수신료로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일련의 비판적인 

보도는 BBC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상

호 조화를 이루어 미디어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것이 영국 공공서비스방송의 방송 이

념이다. 그런데 공공서비스방송의 한 축이 생존을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 축은 이를 기회로 지속적으로 영역을 확대해 결과적으로 상업방송 영역

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비판의 핵심이다. 이를 비판해온 대표적인 인사인 현 문화

미디어스포츠부 장관 벤 브래드쇼(Ben Bradshaw)는 “영국 미디어시장이 BBC만이 

존재하는 ‘BBC 제국’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회적 다양성을 위해서도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정치 구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12년이 지난 현재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2010년 선거를 앞두고 각종 조사에

서 현 야당인 보수당의 인기는 여당을 상당한 격차로 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

당은 노동당 정부가 추진해온 일련의 방송정책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 야당 총재인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은 자신들이 집권할 경우 현재의 

공공기관을 대폭 개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영국의 미디어 규제기관인 오프콤

(Ofcom)의 고임금과 방만한 조직을 예로 들면서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BBC 임직원의 고임금 문제, 수신료 낭비 사례 등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집권 가능성이 높은 보수당에서는 일련의 개혁적인 조치들을 발

표하고 있다.

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가 집중적으로 분출하는 양상이라 더욱 

심각하다. 또한 지난 1997년부터 집권한 현재의 노동당의 인기가 시들고 2010년 

선거에서 보수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BBC를 둘러싼 문제가 더욱 집중

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현재 야당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집권당인 노동당에서도 BBC에 

일련의 변화를 요구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비판의 당사자인 BBC와 

감독 기구인 BBC 트러스트(BBC Trust)는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독립성을 훼

손하려는 사안이라고 반박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09년 

초부터 10월 현재까지 BBC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어온 핵심 문제와 배경을 분석

한다. 

  BBC 비판의 주요 배경 

이러한 논란에는 최근 영국이 직면한 몇 가지 중요한 사회적 배경이 있다. 먼저 2008년

부터 시작된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노동당 집권 아래 이룬 

경제적인 성과는 영국 사회의 큰 자랑이었다. 그러나 금융산업이 무너지면서 위기 상

황을 맞은 지 1년이 다 되도록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 위기는 광고에 의존하는 상업 미디어에 상당한 위기감

으로 다가왔다. 영국 최대 상업방송인 ITV 사장 마이클 그레이드(Michael Grade)가 

실적 부진과 그동안의 경영 실패에 책임을 통감하고 지난 3월 사퇴를 선언했었는데, 10

월 초까지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BBC와 함께 공공서비스방송의 주축인 채널

4(Channel 4)는 줄어드는 광고수익을 만회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극단적인 방안으로 상업방송인 채널5(Channel 5)나 BBC 자

회사인 BBC 월드와이드(BBC Worldwide)와 합병하는 시나리오까지 등장하고 

있다.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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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쟁점은 BBC와 상업방송을 중심으로 한 영국적인 모델을 경제 위기와 디지털 

전환을 맞이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BBC를 둘러싼 주장이 치열하게 맞부딪치고 있다. 지난 9월 케임

브리지에서 열린 ‘로열 텔레비전 소사이어티(Royal Television Society)’에서 문화

미디어스포츠부 장관 벤 브래드쇼는 BBC가 더 이상 BBC 이기주의에 집착하지 말고 

수신료를 지역뉴스에 할당할 것을 요구하고, BBC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또 전 보수당 의장이자 하원 미디어위원회 의장을 지낸 노만 파울러(Norman 

Fowler)는 10월 5일 BBC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5가지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

장했다. 첫째, 현재의 BBC 트러스트는 폐지해야 한다. 그는 BBC 트러스트가 과거 

자체 경영위원회보다도 시민들의 불만이나 요구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

다고 꼬집었다. 둘째, BBC 트러스트를 대신하여 새로운 의장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임원들에게 지불하는 과도한 연봉과 성과급을 제한해야 한다. 셋

째, BBC가 영국 공공서비스방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

른 방송도 영국 공공서비스방송 시장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이

러한 전제하에 BBC 수신료를 독점할 것이 아니라 ITV 같은 지역방송의 지역뉴스를 

위해 할당해야 한다. 넷째, 현재 BBC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수신료 결정, 왕실 

칙허장 갱신 등 일련의 과정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BBC의 핵심 사업 이외에 많은 부분은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자회사인 BBC 월드와

이드의 위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경쟁 사업자, 정부, 야당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양한 관점에

서 BBC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BBC를 둘러싼 지금의 이러한 상황은 21세기 BBC의 새로운 위기이자 전기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공영방송의 위기와 도전은 1980년대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을 바탕

으로 한 신기술, 신자유주의 정치이념과 미디어 규제 완화, 사회의 개인주의화와 미

디어시장의 국제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아날로그 

  BBC 논란의 확대: 상업방송, 정부, 야당의 비판 

지난 8월 말 영국에서 가장 큰 권위와 규모를 자랑하는 ‘에든버러 미디어 축제

(Edinburgh Media Festival)’에서 논란은 정점에 달했다. 특히 미디어 재벌 ‘뉴스 

오브 더 월드(News of the World)’의 최고경영자인 제임스 머독(James Murdoch)

은 기조 연설자로 나서 연설의 대부분을 BBC 비판에 할애했다. 20년 전 같은 세미나

에서 아버지인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이 아날로그 시대에 ‘시장영역과 공익

영역’에 대한 논쟁에 불을 댕겼듯이, 디지털 전환의 정점에서 아들 제임스 머독은 

BBC의 사업영역, 수신료 문제 등을 공격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BBC를 ‘국가에 의존

하는 저널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시장과 이익에 따를 때에야 비로소 저널리즘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 주장도 BBC를 비롯한 업계와 학계

의 상당한 비판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영방송이 미디어시장에서 어떠한 역

할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서 BBC는 수신료라는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사업영역을 방송, 온

라인, 신문, 잡지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꼬집고, 이로써 상업방송 영역

에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제임스 머독 연설의 요지였다. 

영국 방송시장의 또 다른 축인 상업방송은 급속한 광고시장 위축으로 뼈를 깎는 비

용 절감과 구조조정 등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상업방송은 미디어시장에서 BBC

가 공영방송 영역을 초월해 상업방송 영역으로 지나치게 영역을 확대하는 바람에 자

신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논쟁은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의 지적처럼 영국 사회에서 BBC의 위상을 점

검하고 이를 둘러싼 문제를 재고할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오프콤은 

2009년 1월 보고서에서 “영국에서 현재의 상업적인 민영방송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

렵다(the current model of commercial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s clearly 

no longer sustainable)”고 인정했다. 영국 공공서비스방송 구조 문제는 영국 정부

가 지난 6월에 발표한 ‘디지털 브리튼(Digital Britain)’ 보고서에도 분명히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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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인 제레미 헌트(Jeremy Hunt)는 지난 9월 BBC와 관

련한 일련의 개혁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내용의 실현 여부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보수당이 집권하느냐 마느냐에 달렸다. 

조치의 내용은 ‘BBC 고위직의 연봉 제한’, ‘수신료 인상 동결’, ‘BBC의 상업적인 활동

과 온라인서비스 규제’로 요약할 수 있다. 사실 보수당이 제안한 내용은 3가지 쟁점

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최근 BBC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점을 중심으로 

개혁안을 발표했다. 많은 내용 중에서 수신료와 관련한 주요한 쟁점을 분석하면 다

음과 같다.

BBC 임직원 연봉 제한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BBC 고위 임직원의 연봉 제한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

업 임직원의 연봉은 기업의 가치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좌우될 사안이지만, 보수당

은 수신료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BBC 임직원의 연봉은 사회적 책임과 형

평성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재 BBC 사장의 연봉은 80만 파운드 전후

로, 이는 총리 임금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하고,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고 강조한다. 이러한 조치의 이면에는 최근 영국 사회에서 일고 있는 다음 몇 가지 논

란이 있다. 먼저, 지난 2009년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된 BBC 임직원의 연봉과 

시대에 정치적 독립, 불편부당성, 보편적 서비스와 국가적 문화공동체 형성과 유지

라는 공영방송의 목적에 부합한 공영방송의 좋은 사례가 BBC였다. 또한 BBC는 공

영방송이 위기에 직면한 디지털 시대에 시장에 적절히 적응하고 대응하는 방송사 중 

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BBC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자회사인 BBC 월드와이드를 

설립하여 자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BBC 프로그램과 잡지 판매 등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미국 CNN과 경쟁하는 뉴스 채널, 국가별 다른 언

어 채널 등 각종 해외 방송을 전송하여 영국적인 문화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한편 국

내시장에서는 지난 수년간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면서 프리뷰서비스와 디지털 전환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등 수신료를 바탕으로 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다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시작한 온라인 다운로드서비스인 아

이플레이어(iPlayer)의 폭발적인 인기, 디지털 전환 주도 등 인터넷서비스에서도 인

기 사이트 중의 하나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공영방송으로서 공격적인 BBC의 영역 확대는 영국 미디어시장

에서 공영방송의 역할과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사실 BBC의 

영역 확대는 최근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1990년대부터 민영방송이 지속적으로 제기

해온 사항이다. 2007년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BBC가 중요

한 신규 사업을 벌이거나 주요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 사전에 BBC 트러스트가 사전 

타당성 조사(Public Value Test)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 문제가 더욱 불거

지는 까닭은 BBC가 수신료라는 공적 재원을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한 탓이다. 근본적으로 BBC 재원인 수신료 문제를 재검

토해야 한다는 것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수당의 BBC 관련 주요 개혁안과 쟁점

현재 업계, 정부에서 BBC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야당인 보수당의 예비내

●BBC 고위직 연봉 상한 도입: 최대 19만2,250파운드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신료 인상률을 향후 수년간 동결

●BBC 경영감독기구인 BBC 트러스트를 폐지하고 독립된 기관으로 이양

●��BBC의 상업 활동을 담당하는 자회사 BBC 월드와이드의 활동을 제한하고 주식 일부 매각

●지나치게 확장된 BBC 온라인 영역 규제

●시청률이 낮은 BBC 채널3와 채널4 폐지

<보수당 BBC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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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할당(Top Slicing)

BBC 수신료 동결과 함께 수신료를 지역방송에 할당하자는 안이 제기되고 있다. 광

고나 정치적 판단에 따르는 국가보조금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어주는, 국민들

이 납부하는 수신료는 BBC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이제는 수신료를 영국 방송시장의 공공성을 유지하게끔 공유하는 공적재원으로 사

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수신료라는 재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최근의 이슈는 영국 최대 상업방송이면

서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ITV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광고수익을 바탕으로 하는 ITV는 광고시장 위축으로 상당한 규모의 구조

조정과 신규 프로그램 제작 중단 등에 나서며 비용 절감을 꾀하고 있다. ITV의 경영 

위기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뉴스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는 만큼, 이를 유

지하는 대안으로 BBC 수신료를 할당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원 부족에 따른 

지역뉴스의 위기는 단순한 지역방송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영

국 방송의 기본원리를 훼손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6월 발표한 ‘디지털 

브리튼’에서도 이 문제를 담고 있다.

BBC 수신료 할당(Top Slicing)의 문제는 BBC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다. BBC 사장과 BBC 트러스트 회장은 수차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며 이는 BBC로

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벤 브래드쇼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

관은 BBC의 수신료 독점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고 할당제는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

며 BBC 경영진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또 상업방송에서는 이번 기회에 수신료를 

공유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역시 위성방송과 유력 

신문시장을 확보한 뉴스 오브 더 월드 그룹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표

적으로 최근 BBC는 자사 인터넷의 주요 콘텐츠를 <가디언>(The Guardian)을 비롯

한 종합 일간지에 제공하기로 했다. 수신료를 투자하여 얻은 성과물을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 공유하여 가치를 증대하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뉴스 오브 더 월드 그

룹에 속하는 영국 최대 일간지 <더 선>(The Sun)과 <타임스>(The Times)는 일간신

비용집행내역서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특히 BBC 사장을 비롯하여 고

위 임직원들의 비용지출 내역에는 1파운드 미만의 주차 요금에서부터 각종 개인적인 

선물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수신료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많은 의문을 낳았다. 

BBC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집행된 비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

난 6월에는 <데일리 텔레그래프>(Daily Telegraph)가 국회의원의 세비 집행 내역을 

폭로하면서 공공기관의 임금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 문제는 단순

히 BBC만의 문제는 아니며, 야당 총재 데이비드 카메론은 자신들이 집권할 경우 노

동당 정부에서 방만하게 운영해온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개혁할 예정이라고 발표

하기도 했다. 

수신료 인상률 동결

보수당은 자신들이 집권할 경우 수신료 인상률을 동결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동안 

BBC는 수신료를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과 연계하여 인상했다. 최근 칙허장 갱신 

때는 수신료 인상률을 연도별로 다르게 책정하기도 했다. 보수당은 이 문제에 관하

여 집권 시 이를 재고하여 수신료를 상당 기간 동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실 야당

은 금년도 수신로 인상안(연간 139.5파운드에서 142.5파운드)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첫째, 현재 BBC가 영국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 완료 시점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하여 수신료도 동결한다는 취지다. 둘

째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때인 만큼 BBC 수신료 인상률을 동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보수당으

로서는 BBC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한 데는 수신료가 바탕이 되었

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상당하다. 또한 현재 BBC 수신료를 어려움을 겪는 다른 방송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집권 여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인 만큼 야

당의 수신료 인상률 동결 주장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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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보, 교육,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 다양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원리에는 이견이 없다.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방송의 상징으로서 BBC는 지금까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으로 모범이 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미국의 상업주의 방송과 상징적으로 대비되는 

공공방송 모델로서 BBC는 역사, 운영, 재원과 BBC 트러스트의 설립 등 정치적 배경

은 다르지만 다른 나라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BBC가 디지털 전환

으로 더욱 치열해지는 미디어시장에서 지나치게 상업방송 영역으로 확대하고 수신

료를 낭비하고 고액의 연봉과 출연료를 지출하며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BBC는 공영방송으로 대중적인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불가피

한 면이 있고, 이들의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

을 좇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사회적 비판과 어려

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고액 출연자의 출연료를 일부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BBC 고위 임직원의 급여도 지속적으로 공개할 생각임을 표명하기도 했다. 

  새로운 전기

최근 BBC가 주장하는 독립성과 수신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BBC에 대한 비판은 여

전하다. 야당 예비내각 장관인 제레미 헌트와 현 장관 벤 브래드쇼는 공동으로 BBC

가 공적재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시민단체는 BBC가 공적재원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이

를 공개한다면 이번과 같은 불필요한 소송과 관련한 비용을 낭비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수신료를 비롯한 BBC 구조, 재원 등 일련의 개혁 

조치는 상당한 논란과 결단 과정이 남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BBC가 국민의 수

신료를 기반으로 하는 공영방송이라는 점에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확보

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문으로는 드물게 이를 거부하며, 이는 BBC가 무임승차해 상업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BBC 뉴스의 우수한 콘텐츠를 무료로 타 신문사에 제공하겠다

는 계획은 인터넷 신문을 유료로 전환하는 머독 그룹에게는 상당한 타격일 수밖에 

없다. 유료를 기반으로 하는 신문으로서는 BBC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무료 인터넷 

대안 신문이 존재한다는 것은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불거진 한 사례는 BBC가 공영방송으로서 수신자가 납부하는 공적재원 사용

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이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바탕으로 요구한 ‘스타 출연자 급여’에 관한 건이

다. 비록 이 사건은 10월 초 재심 결과 BBC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내용을 공개하지 않

아도 된다고 최종 결정이 났지만 공영방송으로서 BBC의 위상을 묻는 비판은 여전하

다. 납세자연맹(TaxPayer’s Alliance)은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

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소송에 20만 파운드의 재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한다.
2
 또 BBC

는 공영방송으로서 시청자가 낸 수신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당연히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소송 결과를 차지하고서라도 BBC는 지난 몇 년간 고

액 출연자 출연과 관련하여 수많은 비판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공영방송이 많은 사

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제 위기 상황에 다수의 프로그램 출연자에게 수백만 파운드

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서도 현재 BBC에

서 40여 명의 스타 출연자들이 연간 100만 파운드가 넘는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8년 부적절한 방송용어
3
를 사용해 논란을 빚은 BBC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조너선 로스(Jonathan Ross)는 연간 600만 파운드가량을 받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BBC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중동 보도 관련 정보 공개 요구’를 둘러싼 사건에도 소송비용으로 

25만 파운드 이상을 별도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 �2008년 8월 조너선 로스가 BBC 라디오 프로그램 공동 진행자인 러셀 브랜드(Russell Brand)와 함께 원로 배우를 비

하하는 발언을 해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1만 건 이상의 시청자 불만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으로 당시 BBC 라디오2 책

임자가 사퇴하고, 로스는 3개월간 출연정지 처분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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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버시 관련 정책의 관행과 쟁점 

캐나다 프라이버시 커미셔너(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이

하 OPC)는 지난 8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 180여 개국에 걸쳐 3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거느린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친교 사이트(Online Social 

Networking Site)인 페이스북(Facebook)이 프라이버시 관련 정책이나 관행과 관

련한 커미셔너의 시정권고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의 프라이버

시 감시기구인 OPC는 이보다 한 달 전인 7월, 캐나다의 프라이버시법을 준수하기 위

해서는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관련 기능과 관행에 일대 수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

었다. OPC의 이러한 요구는 페이스북의 높은 인기에 걸맞게 전 세계 언론의 비상한 

주목을 받아왔다. OPC는 캐나다의 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당파적 독립 감시기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캐나다 통신원(캐나다 앨버타 주 교육부 정보 프라이버시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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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오타와대학의 법학도(3학년)이던 핀켈스테인은 지난해 1월 인터넷상의 정책과 

공익성을 연구하는 ‘캐나다 인터넷정책 및 공익 클리닉(Canadian Internet Policy 

and Public Interest Clinic, 이하 CIPPIC)’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이를 

계기로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정책과 실제 관행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캐

나다의 프라이버시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폈다. 그리고 5개월 뒤, CIPPIC는 그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정책과 관행이 캐나다 프라이버시법에 

위배된다며 OPC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OPC는 곧 조사에 착수했다. 

  

  OPC의 조사 결과와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이슈
 

지난 7월 16일 OPC는 한 달여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캐

나다의 프라이버시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관

리, 공개 등 전 과정에 걸쳐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보호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

이 골자였다. 

“페이스북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긴요하게 여기는 점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 사이트 

자체가 운영되는 현실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 심각한 허점이 노출되고 있

다”라고 스토다트 커미셔너는 지적했다. OPC가 조사 결과 정리한 페이스북의 프라

이버시 관련 이슈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혼란스럽고 불완전한 프라이버시 정보 관리체계

OPC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대목은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 관리체계가 

혼란스럽고 불완전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계정 관리(account settings)’ 페이지는 

이용자의 계정을 ‘비활성화(deactivate)’하는 내용은 있지만 어떻게 계정 정보를 삭

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다. 페이스북 서버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없게끔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로 캐나다인들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OPC의 제니퍼 스토다트(Jennifer Stoddart) 커미셔너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

으로 캐나다와 전 세계 2억 명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좀 더 잘 프라이버

시를 보호받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날로부터 겨우 한 달여 만에, 1억 명이 넘는 이들

이 페이스북의 신규 이용자로 등록해 9월말 현재 페이스북의 총 가입자 수는 3억명

을 돌파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페이스북이 우리의 권고 내용을 적극 수용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

고 스토다트 커미셔너는 말했다.

이 글에서는 페이스북에서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불만과 우려를 사온 부

분이 무엇인지, OPC의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페이스북이 바로

잡겠다고 한 내용과 실질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페이스북의 미흡한 프라이버시 보호장치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보호장치의 허점은 할리 핀켈스테인

(Harley Finkelstein)이라는 한 개인의 작은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열

네 살짜리 여동생 린지(Lindsay)가 페이스북에 푹 빠져 있는 데 눈길을 주게 되었다. 

마일리 사이러스(Miley Cyrus)와 조나스 브라더스(Jonas Brothers)의 열렬한 팬

인 린지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들에 관련된 여러 게임과 퀴즈에 몰두했다. 하지만 새

로 게임에 참가하거나 퀴즈를 맞추려 할 때마다 린지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상

의 다른 ‘친구’들과 공유해야 했다. 핀켈스테인은 그러한 게임이나 퀴즈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여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이 매우 불안했다. 더욱이 린지

는 아직 18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였다(린지와 같은 미성년 페이스북 이용자가 캐

나다에만 200만여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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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고 이행되었는지 살펴보게 된다. 그 시정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OPC

는 이 사안을 연방법원으로 가져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와 관련해 제기되는 프라이버시 문제는 아직 생소하다. 따라서 우리 모두-소셜 네트

워킹 사이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감시·감독하는 기구-머리를 맞대고 이 새로

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프라이버시  보호규정이  무엇인지 함

께 고민해야 한다”라고 덴햄 부 커미셔너는 말했다.

  페이스북의  반응

페이스북에 대한 OPC의 지적과 권고 사항이 공개된 뒤 전 세계, 특히 북미 지역의 언

론은 페이스북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중 몇몇 사항, 예컨

대 페이스북을 탈퇴하려는 기존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지우지 못하

고 ‘비활성화(deactivation)’ 수준에 만족할 수밖에 없도록 한 대목은 개별 이용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큰 불만을 사왔으나 페이스북은 요지부동이었기 때문이다. 더욱

이 페이스북 편에서 보자면 캐나다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 미만에 불

과했고, 다수를 차지하는 미국에는 캐나다의 프라이버시법과 같은 명시적인 법규제

가 없었기 때문에 짐짓 알 바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고치는 시늉만 하고 말 수

도 있었다. 더욱이 페이스북은 OPC의 권고안 중 사소한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하겠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정작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외부 개발자나 

개발사들과의 개인정보 공유 문제에는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OPC가 정한 30일간의 유예 기간 마지막날에 공식적으로 견해를 밝힌 페이

스북의 반응은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더 신축적이었다. 페이스북의 공식 반응을 리

뷰한 OPC 커미셔너도 페이스북이 바른 방향으로 진로를 잡고 있다며 만족을 표시했

다. 스토다트 커미셔너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가장 심각한 위해 요소로 

작용한다고 OPC가 지적한 페이스북과 외부 프로그램 개발사들 간의 정보 공유 문제

OPC 커미셔너는 페이스북에 좀 더 투명한 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페이스북에 가

입한 1,200만 명에 이르는 캐나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널리 공유

하고 공개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커미셔너는 말했다.  

외부 개발사들과 개인정보 공유

OPC의 조사는 또한 페이스북이 그 회사 사이트를 통해 여러 게임과 퀴즈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프로그램 개발사들과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대목에서 심각한 문제점

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려 180여 개국 95만여 개에 이르는 개발사나 개발

자들이 페이스북의 프로필 페이지들에 적힌 개인정보를 위법적, 편법적으로 수집하

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적인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OPC는 그에 따라 외

부 개발자들이 그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작동하는 데 꼭 필요한 이용자 정보만을 볼 

수 있도록 제어하는 기술적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영구적인 개인정보 보유 기한

페이스북이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얼마 동안 보관했다가 파기한다는 ‘연한’이 없다. 페

이스북의 정책은 ‘비활성화’를 선택한 휴면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를 ‘영구히

(indefinitely)’ 보관한다는 것이다. 이는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관련법 중 하나인 ‘개인

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이하 PIPEDA)’의 요구사항에 위배된다. PIPEDA는 당초 개인정보

를 수집할 때 내세운 이유와 목적이 유효한 동안만 개인정보를 보관하도록-다시 말해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개인정보를 완전히 파기하도록-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OPC의 부 커미셔너인 엘리자베스 덴햄(Elizabeth Denham)은 “페이스북이 우리의 

지적과 권고 사항을 모두 수용해 캐나다의 프라이버시법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고, 

더 나아가 이용자들에게 더욱 확고한 신뢰와 지지를 받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로 거

듭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OPC는 조사 내용과 권고안을 페이스북에 보내고 나서 30일 뒤에 그 내용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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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페이스북이 큰 폭의 기술적 수정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밝혔

다. 또한 “그동안 페이스북용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사실상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

게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한 관행을 차단함으로써 

개별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함은 물론, 개인정보 공유나 공개를 요구하는 페

이스북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

록 할 것이다”라며 반드시 개정하도록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혼란스럽고 불분명하다고 비판받은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도 이해하기 쉽도록 고칠 

것이라고 페이스북은 약속했다. 페이스북을 찾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개인정

보가 어떻게 쓰이거나 공유될지, 장차 어떻게 관리될지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공언했다.

  제기된 이슈와 합의 내용

외부의 프로그램 개발자와 개발사들

●이슈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종종 만나게 되는 것이 다른 ‘친구’가 추천하거나 옆에 

광고처럼 놓인 각종 게임이나 퀴즈 프로그램이다. 이것들을 이용하려면 먼저 개인

정보를 공유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콘텐츠 개발자나 개발사가 그렇게 받아낸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거나 이용하는지에 대해 페이스북은 거의 방임적 태도를 취해

왔고, 이는 여러 이용자들과 프라이버시 감시단체들의 비판을 샀다. 페이스북용 애

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곳이 전 세계 180여 개국에 걸쳐 100만여 개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OPC는 그러한 점

을 지적하면서 페이스북에 확실한 프라이버시 보호책을 주문했다.

●페이스북의 반응   페이스북은 자사의 플랫폼을 개량해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이 개별 

이용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있을 때까지 그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러한 ‘승인’ 모델을 쓰게 되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려는 이

용자들에게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주의 개인정보를 요구하

는지 통지된다. 그에 따라 이용자들은 그러한 정보의 공개를 기꺼이 허용할지 말지

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개인

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를 알려주는 페이지를 링크로 제공하게 된다.

계정 비활성화

●이슈   페이스북은 계정 ‘비활성화(deactivation)’와 계정 ‘삭제(deletion)’를 뚜렷이 

구분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계정 비활성화는 페이스북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이용자의 의도가 명백한데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고 영구 

보존한다. 삭제를 용인하지 않는 것이다. OPC는 페이스북에 대해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탈퇴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며, 서버에 있는 개인정보를 얼마 동안 보관

할지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페이스북의 반응   페이스북은 계정을 비활성화할지, 완전히 삭제할지 개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계정 비활성화와 계정 삭제의 차이

점에 대한 설명도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추가될 것이다. 

개인정보 보유 기한에 대해서는 OPC가 한발 물러서 페이스북의 정책을 존중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기업 차원에서 몇 년이라고 보유 기한을 정하는 대신, 개별 이용자

들로 하여금 영구 보존할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삭제할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

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선택권을 갖

는지 분명히 고지할 것이다.

페이스북의 정식 이용자가 아닌 사람의 개인정보

●이슈   페이스북에 정식 가입하도록 초대받는 비가입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충분히 보

호받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

●페이스북의 반응   페이스북은 이용약관에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담겠다고 약속했다. 

페이스북 가입자에게서 가입 권유를 받은 비가입자들 중 몇 명이나 그에 응하는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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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 위해 그들의 e메일 주소를 추적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또 비가입자들의 

e메일 주소를 별도로 관리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사망한 사람의 계정

●이슈   OPC는 사망한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더 구

체적이고 분명한 정보관리 정책이 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망자가 유명 인사이면 

페이스북은 그의 ‘추모’ 페이지를 만들기도 했지만 그 정보가 향후에 어떻게 관리될

지는 불분명했다.

●페이스북의 반응   페이스북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페이지와 관련 정보가 어떻

게 관리되거나 처리될지를 분명히 설명하는 프라이버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

혔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망

페이스북은 OPC의 시정 요구를 수용하면서 그에 따른 시간표도 제공했다. 그중 몇 

가지 수정 사항, 특히 외부 프로그램의 설치 기반인 플랫폼 개량은 기술적으로 복잡

한데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적어도 1,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

른 부분, 예컨대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하는 사안은 1년 안에 사이트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 남은 것은 페이스북이 공개적으로 밝힌 수정 약속을 이행하느냐의 여부다. 그

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개별 이용자들의 선택이다. 우리는 페이스북에, 그 

회사의 프라이버시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고 개별 이용자들에게 선택권

을 주라고 주문했다”라고 덴햄 부 커미셔너는 논평했다.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적어도 지난 몇 달간의 궤적으로만 

본다면 분명히 페이스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OPC의 프라이

버시 관련 정책 시정 권고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페이스북에 대한 일반의 인식

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불과 두 달 사이에 페이스북 이용자가 1억 명 가까이 

더 늘었다는 점이 그 확실한 증거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은 눈에 띄게 줄기

는 했지만 아직도 이따금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을 토대

로 하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의 속성상,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와 불만은 끝내 없

애기 어려운지도 모른다. 그러나 OPC가 소셜 네트워킹의 한 상징이라 할 페이스북

의 그릇된 프라이버시 보호 관행을 정면으로 공격함으로써 온라인 프라이버시의 중

요성을 일대 환기한 것은 물론, 일반 대중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는 점은 높이 살 만하다.

참고 문헌

Facebook(2009.10.5). In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Retrieved October 5, 2009. 

http://en.wikipedia.org/w/index .php?title=Facebook&oldid=317940948

Facebook Agrees to Address Privacy Commissioner’s Concerns(2009.8.27). In News 

Release.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Retrieved October 04, 

2009. 

 http://www.priv.gc.ca/media/nr-c/2009/nr-c_090827_e.cfm

Facebook Agrees to Better Protect Privacy(2009.8.27). In Financial Post. Retrieved 

October 03, 2009. 

http://www.nationalpost.com/news/story.html?id=1935284

Facebook Statistics-More than 300 Million Active Users(2009.10.1). In Facebook Press 

Room. Retrieved October 05, 2009. 

페이스북과 OPC의 갈등을 통해 본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의 쟁점과 전망

cana

d

a cana
da



32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October 2009  33

  FCC의 강력한 의지 실현

지난 8월 27일 열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의 월례회의가 시장의 큰 관심을 받은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5명의 위원이 모인 첫 번째 공식 회의였고, 이 자리의 핵심 안

건 중 하나가 미국 이동통신시장에 대해 FCC가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줄리어스 제나초스키(Julius 

Genachowski)가 FCC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된 이후, FCC의 행보는 

과거와 확실히 다른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많은 관련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FCC는 이동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정밀 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이와 

관련한 3건의 조사고시(Notice of Inquiry, 이하 NOI)
1
를 발표했다. 

1  �Notice of Inquiry(NOI): NOI는 FCC가 정책결정을 위한 첫째 절차로 특정 주제를 이슈화하고, 업계와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고로 다음 단계는 새롭게 제정될 예정인 규칙을 고지하는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NPRM)이고, 이 단계에서는 관련 사업자나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Report and Order(R&O)를 통해 FCC는 기존의 의견을 정리하고 특정 이슈에 대한 최종 규제방침을 공표한다._편집자주

http://www.facebook.com/press/info.php?statistics 

How Facebook Addressed the Privacy Commissioner’s Concerns(2009.8.27). In National 

Post. Retrieved October 03, 2009. 

http://www.nationalpost.com/news/story.html?id=1936791

How One Canadian Changed Facebook Forever(2009.8.28). In National Post. Retrieved

October 03, 2009. 

http://www.nationalpost.com/news/story.html?id=193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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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주파수 활용 관련

● �주파수 할당과 분배는 무선통신산업의 혁신을 위한 FCC의 핵심적인 기능이고 이

에 따라 FCC는 특정 주파수 사용 목적과 주파수 대역을 재설정하는 작업을 진행

해왔는데 기존 정책들이 혁신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 즉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행하는 데 주파수 경매나 주파수 할당에 관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기존 서비스와 새로운 서비스 간의 주파수 혼신이 발생하여 분쟁이 생긴 것은 어떠

한 경우인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는가?

●� �주파수 공용 면에서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주요한 분쟁은 

무엇이고, 양자의 계약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규제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엇

인가?

❸ 네트워크, 단말기, 애플리케이션 관련

●�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가운데, 특히 이동통신기술이 다음 세대인 4G 네트워크로 

순조롭게 진화하도록 돕기 위한 FCC의 역할과 정책은 무엇인가?

●� 환경친화적인 기술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가?

● �M2M(Machine-to-Machine)
2
이나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 관련 통신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주파수 간섭이나 규제 등의 이슈가 있는가? 

● �e메일, 게임, 음악, 동영상 등의 콘텐츠, 컨버전스(Convergence)와 위치기반 서

비스(Location-based Service) 등의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데 새로

운 규제의 틀이 필요한가?

2  �Machine-to-Machine(M2M): 사람이 아닌 기계 간의 데이터통신을 의미하는 용어로 의료, 운송, 보안 시스템 등에 널

리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이동통신 사업자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환영받고 있다._편집자주

이번 조사는 크게 혁신과 투자, 시장경쟁, 통신서비스 관련 정보에 대한 고객 권한 강

화의 3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영역에 대한 NOI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FCC 위원들의 의견들을 알아보고, 업계와 언론의 반응 등을 살펴보고

자 한다.

 

  첫째, 혁신과 투자에 관한 조사 

혁신과 투자에 대한 NOI에서 FCC는 혁신이 20세기 경제성장의 근원이었다고 전제

하고, 특히 그동안 FCC가 수행한 주파수 경매, 새로운 기술표준 확립 등의 정책들이 

산업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해왔다고 언급하며, 이번 NOI가 21세기 새로운 정책 수

립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공공영역의 문제들

을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무선통신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혁신을 

진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혁신과 관련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인지 밝히고, 혁신과 투자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NOI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동안 FCC의 의

사결정 지연과 불필요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았는지도 진단하고 기존 정책의 

개선도 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혁신과 투자 NOI는 무선통신서비스, 주파수, 네트워크(network),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과 단말기 등에 대해 총 수십 개에 달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질문들을 

담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영역별로 대표적인 질문 일부를 선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❶ 무선통신서비스 관련

● �의료, 에너지, 교육, 치안 등의 공공영역에서 무선통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

여 생산성과 효율 향상, 비용 절감 등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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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시장경쟁 상황에 관한 조사 

이번 조사의 둘째 주제는 현 시장경쟁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고객이 얻는 효

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FCC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993년 의회에

서 제정된 상업용 무선통신서비스 정책(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 이

하 CMRS)을 기반으로 매년 시장경쟁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FCC 산하 무선통신국(Wireless Telecommunications Bureau)은 올해도 지난 

5월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4
 이번 NOI의 목적은 이 조사의 

연장선에서 최근 통신시장 현황을 더욱 긴밀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데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말기나 네트워크 관련 내용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통신사의 기존 

사업뿐 아니라 단말 제조나 콘텐츠 분야 등 인접 분야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NOI는 과거에 포함되지 않았던 애플리

케이션 제공업체, 단말 제조업체, 소비자 연합, 콘텐츠 제공업체,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 등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 FCC는 산업 

전반에 걸친 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가치사슬(Value Chai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통신서비스 자체뿐만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행위, 즉 무

선통신서비스에 연관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조사 대상에 포함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현재 요금 수준과 서비스 품질 수준이 적정한지 알아보는 조사와 함께 무선 

브로드밴드(Broadband) 서비스만의 시장점유율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조사도 병

행할 것이라고 밝힌다. 소비자로서는 사용자의 통신서비스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금제, 서비스 품질, 조기 해지 위약금(Early Termination Fee), 번호이동 

4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회는 이동통신시장에서 효율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한다. 보고서의 항목과 조

사 내용은 시장 현황에 맞게 매년 개선되는데, 가령 최근 대부분 통신사들이 무선 브로드밴드나 게임, 음악 다운로드 

등의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기존 보고서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지난해 이 항목을 추가했

다._편집자주

혁신과 투자에 관련한 FCC 위원들의 의견

우선 제나초스키 위원장은 1995년 3,380만 명에 불과했던 이동통신 가입자가 오늘

날 2억 7,000만 명에 달하고, 지금 우리는 아이폰(iPhone), 블랙베리(Blackberry) 

등의 단말기로 대표되는 제2의 혁신 트렌드 한가운데에 있다고 역설하며, 이번 조사

를 통해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미국이 향후 세계 무선통신시장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콥스(Michael J. Copps) 위원은 연구개발 소홀로 

지난 수십년간 정부의 연구 지원 규모가 급격히 줄면서 미국이 기술 혁신 리더의 위

치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국가연구심의회(National Research Council)
3
의 자료

를 예로 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NOI 방침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공화당 진영의 로버트 맥도웰(Robert M. 

McDowell) 위원은 “시장 자율적 경쟁을 우선하는 FCC의 간접적인 규제가 그동안 

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왔는데, 이와 반대로 이번 NOI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

로 사업자를 통제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NOI 답변서 제출까지 남은 한 달이라는 기간이 가치 있는 정보를 수집할 만한 

충분한 기간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공화당 진영의 의원인 메리디

스 베이커(Meredith A. Baker)는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

장한 이동통신산업에서 그에 걸맞은 투자가 집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번 NOI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그러나 “이번 조사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라며 경계의 시선을 풀지 않았다. 한편 미뇽 클라이번(Mignon L. 

Clyburn) 위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주파수 공용과 관련

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3 �National Research Council(NRC): 비영리 민간기관으로 과학기술의 여러 분야를 연구한다. 그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

영되기도 하며, 연방정부와 대중을 위해 조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_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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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 3배 가까이 급증한 사실을 예로 들며 경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마

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이 새로운 스마트폰 플랫폼(Smartphone Platform)을 

통해 이동통신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이동통신산업이 음성통

화 중심에서 유비쿼터스(Ubiquitous)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통신으로 진화하는 중

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클 콥스 위원도 “지난 수년간 FCC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

울여왔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언급하며 새롭게 진화하는 무선

데이터서비스를 보완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NOI에서 주목할 점이라며 제나

초스키 위원장과 뜻을 같이함을 분명히 했다. 특히, 명확하고 정교하게 시장경쟁 현

황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정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힘이 집중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진영의 로버트 맥도웰 위원은 짧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NOI는 경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

이 핵심’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의미 있는 정보들이 수집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베이커 위원도 역시 기본적인 경쟁 

촉진의 방향성은 지지하나, “이번 조사가 FCC 권한을 벗어난 서비스 영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장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계의 시선을 보이기도 했다.

  셋째, 요금청구서와 사용자 정보에 관한 조사 

이번 조사에서 큰 축이 되는 또 하나의 영역이 바로 요금청구서(Billing) 개선과 고객

의 정보 접근 강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향상 부분이다. FCC는 올바른 정보 공개 원칙

은 경쟁과 혁신, 저렴한 요금, 품질 강화 등의 원천이 된다고 전제하고, 더욱 원활한 

소통을 통해 요금 부과 오류 등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자 한다. FCC는 10여 년 전 트

교체 비용 등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도 실시될 것이라고 기술했다. 또한 이번 조사는 고

객서비스 영역(Consumer Market Segments), 단말기 시장 영역(Device Market 

Seg ments),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등의 인접시장 영역(Edge Markets), 재판

매와 로밍(Resale and Roaming) 등으로 세분화하여 실시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단말 제조사와 통신사의 거래나 계약 관계와 아웃소싱(Outsourcing) 계약 등 

가치사슬 기업 간의 관계(Vertical Relationship)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 내

용에 추가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몇 달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AT&T와 애플 아이폰 

등의 단말 독점계약과 구글 보이스 같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통제하는 관

행 등에 관한 FCC의 조사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무선통신산업의 특성상 규제기관의 주파수 배분 등의 정책이 시장경쟁에 큰 영향

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도 보강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대의 

사용량이나 활용도와 와이맥스(WiMAX)
5
, LTE(Long Term Evolution)

6
 등의 차

세대 기술의 소비자 수용도 등도 좀 더 깊이 있게 조사하여 향후 효과적인 시장경쟁

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쟁과 관련한 FCC 위원들의 의견

이번 이동통신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한 제나초스키 위원장은 ‘경쟁

은 산업의 발전과 혁신,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기본 요소’라고 역설하며 이번 조사

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PCS 주파수 경매가 실시되어 신규 사업자가 진입한 

1994년부터 5년 동안 이동통신 분당 요금이 50% 인하되고 가입자가 3배 증가했으

며, 약 70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가 집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 내 고용 규

5 �WiMAX(World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휴대 인터넷의 기술표준 수립을 목표로 인텔사가 주축이 되어 

개발한 기술 방식으로 한국의 와이브로(WiBro)도 이 기술의 일환이다._편집자주
6 LTE(Long Term Evolution): 3세대 WCDMA 이후 유럽 진영에서 내세우는 4세대 표준기술_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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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서비스 요금제 선택 관련

광고나 프로모션 요금제 등이 고객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서비스 가입 이전에 향후 예상되는 요금과 비용 등에 관해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하는

가? 가령 조기 해지 위약금과 관련해 고객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

❸ 서비스 이용 과정 관련

요금청구서의 양식이나 내용이 명확하게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되

어 있는가?

❹ 사업자나 요금제 전환 관련

고객의 전화 사용량과 이용 패턴에 따라 좀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

분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요금청구서와 사용자 정보와 관련한 FCC 위원들의 의견

제나초스키 위원장은 소비자 권익 강화와 보호는 관할 부서만의 역할이 아니라 FCC 

전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과 통신

비 지출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요금의 과다 청구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맥도웰 의원은 “지난 수년 동안 통신시장의 환경이 급변했

기 때문에 이번 NOI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하며 앞서 언급한 두 건의 

NOI, ‘혁신과 투자’와 ‘경쟁’ 관련 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논평을 했던 것과는 다른 모

습을 보여주었다. 

클라이번 위원은 요금청구서와 관련하여 업계의 자율규제가 현재 효과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하여 정부가 강력한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살

펴봐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베이커 위원은 “모든 규제에는 좋은 의도와 관계 없이 비

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업계의 자율적인 경쟁을 보장하는 적정한 규제의 선을 지켜

야 한다”라며 FCC의 조사에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루스인빌링(Truth-In-Billing)
7
 규칙이 도입되고 4년 전 고객정보 기록에 관한 규

칙을 새롭게 보완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인터넷전화(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이하 VoIP)와 결합상품 등의 

도입은 좀 더 저렴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요금체계에 대한 불확실성

과 혼란을 가중시킨 면도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NOI를 통해 트루스인빌링 규칙을 

VoIP나 결합상품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도 알아볼 예정이다. 요금청구서

와 관련해서는 의혹을 없애려는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에도 고객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최근 수행한 이동통신 고객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3분의 1에 이

르는 고객들이 요금의 과다 청구를 경험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사에 접촉

한 고객 중 5분의 1이 통신사의 문제 해결 과정에 불만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FCC에 

접수된 요금 불만과 관련한 통계를 살펴보면 2006년과 2008년 사이 전체 이동통신 

고객은 16% 증가한 데 비해 요금 관련 불만 접수는 8,822건에서 1만930건으로 24%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FCC는 고객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좀 더 

세분화하여 현 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NOI에서는 ➊ 통신 사

업자 선택, ➋ 서비스 요금제 선택, ➌ 서비스 이용 과정, ➍ 다른 사업자나 다른 요금제

로 전환 등 네 단계로 세분화했는데 각 영역의 주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❶ 통신 사업자 선택 관련

무료 체험 기간과 해지 위약금, 단말기 선택과 비용 등에 대해 고객에게 어떠한 경로

로 얼마나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가?

7 �FCC가 마련한 휴대전화 요금청구서 가이드라인으로 기본요금에 세금 등 정부가 부과하는 요금, 부가서비스 요금 등

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소지가 있다며 더욱 간단하고 명확하면서도 오해의 소지를 없앤 휴대폰 요금청구서 관

련 규정을 의미한다._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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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동안 통신사업자의 기득권 장벽에 가로막혀 무선단말기 등을 통한 사업 운영

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세계 최대 VoIP 사업자 스카이프(Skype)의 규제담당 이사 크

리스토퍼 리버텔리(Christopher Libertelli)는 ‘이번 FCC의 과감한 결정을 적극적

으로 환영하며, 이번 조사의 결과로 스카이프와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향후 시장

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향후 전망

골드 어소시에이츠(J. Gold Associates)의 애널리스트 잭 골드(Jack Gold) 역시 

“미국 이동통신시장은 여러 통신 사업자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그동안 경쟁다운 경쟁

은 없었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FCC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30년 전 

일본 자동차 유입이 미국 자동차업계의 자기파괴적 혁신을 불러온 것과 같은 현상이 

이동통신업계에서도 지금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와이맥스 네트워크와 같

은 새로운 기술들이 이동통신산업에 비슷한 파괴적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FCC의 조사가 주로 메이저 이동통신 사업자를 겨냥하는 만큼 중소 규모 

지역 이동통신 사업자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퍼시픽크레스트증권

(Pacific Crest Securities)의 애널리스트 스티브 클레멘트(Steve Clement)는 “그

동안 중소 통신 사업자가 끊임없이 전국 규모의 대형 통신 사업자에 대항해 다양한 

사항을 FCC에 청원해왔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가입자 유출이 완화될 것

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일부 공화당 출신 FCC 위원들의 우려처럼 짧은 

조사 기간과 CTIA와 통신 사업자의 반발 등으로 이번 조사에서 당초 기대한 성과를 

충분히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변화된 FCC의 모습과 새로운 FCC 의장

의 이동통신산업 개혁 의지는 충분히 단호해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FCC는 

관련 업계의 반응

이번 FCC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동통신업계를 대표하여 미국무선통신

협회(Cellula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이하 CTIA)의 스티

브 라젠트(Steve Largent) 회장은 성명서에서 ‘미국 이동통신시장은 세계적으로 가

장 빠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가장 저렴한 수준의 분당 요금과 가장 많은 음성통화 

이용량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신 사업자부터 단말기 제조업체, 애

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 걸쳐 미국 무선통신산업의 생태계는 혁신과 함께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FCC의 조사 결정에 대응하고 나섰다. 또 CTIA의 규

제 담당 임원인 크리스토퍼 거트먼 매케이브(Christopher Guttman-McCabe)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들어 이동통신업계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당황스러

운데, 특히 혁신적이지 못하고 요금이 과다하다는 지적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라

며 향후 FCC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T&T의 대변인 마크 시겔(Mark Siegel)은 “미국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저렴한 요

금체계를 갖고 있고, 끊임없는 경쟁과 혁신을 통해 스마트폰의 가격이 급속히 떨어

지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FCC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CTIA나 통신 사업자와는 달리 소비자단체들은 FCC의 결정을 일제히 환영하고 나

섰다. 공공정보그룹(Public Knowledge)
8
의 지지 손(Gigi Sohn) 회장은 이동통신

산업에서는 고객 이용약관부터 로밍 계약서에 걸쳐 오랜 기간 반경쟁적인 관행이 팽

배해 있었다고 지적하며 FCC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반긴다는 환영 논

평을 냈다. 소비자단체인 프리프레스(Free Press)의 정책 자문역을 맡고 있는 크리

스 릴리(Chris Riley) 역시 한 인터뷰에서 “이동통신 사업자는 네트워크 품질의 개선 

없이 단말 독점계약 등을 통해 높은 통신요금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었다”라고 비난

하며 “이번 기회에 부당하게 인상된 SMS 요금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8 �디지털 영역에서 기술 진보를 방해하는 법안 통과를 막고 디지털 콘텐츠 관련 소비자 권익을 추구하는 소비자 보호 단

체_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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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통신과 방송 규제기관 개요

프랑스의 통신방송 정책과 규제는 1986년 제정된 ‘커뮤니케이션 자유법(Liberte de 

Communication)’, 일명 ‘레오타드법(Loi Leotard)’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에 따

라 커뮤니케이션과 자유국가위원회(La Commission Nationale de la Communi-      

cation et des Libertés, 이하 CNCL)라는 방송과 영화, 통신을 규제하는 기구가 설

립되어 1989년까지 활동했다. 1989년 법 개정을 계기로 통신우편사업부와 방송 부

문이 분리되었고 규제기구 역시 나뉘었다. 통신과 관련해서는 재정경제산업부가 정

책을 맡고, 전자통신 및 우편규제청(L’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    

cations Électroniques et des Postes, 이하 ARCEP)이 규제와 분쟁 조정을 담당한

다. 방송의 경우, 정책은 문화와 커뮤니케이션부(Ministère de la Communication 

et de la Culture)가 담당하고 규제 업무는 CNCL에서 최고시청각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이하 CSA)로 이관되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프랑스통신원(파리1대학 박사과정)

상당 부분 기존 규제의 틀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롭게 마련될 FCC 규제의 프

레임워크(Framework)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규제기관의 향후 의사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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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 체결, 프로그램 사후 심의 등을 담당한다. 

CSA는 규제권한을 바탕으로 중재와 협의의 기능을 특권화했다. 방송사에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하는 처벌은 송출 권한 중지, 방송권 축소, 규약 해지, 벌금 등

이다. 또한 CSA는 각 방송사의 합법성과 규약 준수에 관해 국무회의 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두 기관 통합을 둘러싼 논의와 견해 차이

인터넷의 발전, 통신시장과 방송시장의 융합, 콘텐츠 유통 매체의 다양화는 규제기

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했다. 

특히 2011년으로 예정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상영으로의 교체에 대비한 통신과 방

송 시장의 규제기관 통합 논의가 일었다.  

1) 통합 논의의 출발점: 주파수 부여 및 관리와 관련한 CSA와 ARCEP의 역할

방송 전파의 특권은 방송 오퍼레이터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권한이다. 프랑스에

서 이 특권은 다양한 기관을 통해 결정된다. 첫째 단계는 주파수대의 분배와 관련해 

프랑스 전국의 분포도를 설정하는 주파수 국가 에이전시(L’Agence Nationale des 

Fréquences 이하 L’ANFR)이다. L’ANFR의 제안은 다시 ARCEP와 CSA의 검토를 

거치며, 최종 결정은 국무총리가 한다.

방송 주파수대 특권과 관련해 ARCEP와 CSA는 동시에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권

한은 우편 및 통신법의 L.41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각 기관의 기능은 ‘1986년 9월 30

일 법’에서 우편 및 통신법의 코드를 통해 기술되어 있다. ARCEP는 통신과 관련된 

주파수 부여를 책임지는 기관이고, CSA는 오디오 비주얼과 관련한 주파수 부여를 

통제하는 기관이다. 두 기관의 역할은 구분되어 있지만 상호 개방되어 있으며 협조

적이다. 

  통신규제 독립기관- 전자통신 및 우편규제청(ARCEP)

ARCEP는 통신과 우편에 관해 규제하는 독립적인 행정기관이다. ARCEP에는 총 7

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의사결정위원회가 있다. 3명은 대통령이 선정하고 나머지 4명

은 상원과 하원 의장이 임명한다.

ARCEP의 기능은 크게 면허신청서 처리, 시장 감시와 경쟁 상태 유지, 분쟁 조정이

다. ARCEP의 권한은 의견과 결정으로 나뉘는데, 의견 사항은 우편이나 통신 사업

과 관련된 법안과 공정경쟁위원회에 제소된 사안이다. 결정 사항은 통신사 번호나 

주파수 부여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분쟁과 관련해서 입법기관에선 ARCEP에 사업자 간의 분쟁 해결 권한을 부여한다. 

통신 사업자 간의 상업적인 협상 결렬, 기술적 문제, 가격 조건, 네트워크 공유 문제, 

상호 접속협약 실행 불신임 등과 관련해 규제와 중재자 역할을 담당한다.

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ARCEP는 4개월 동안 분쟁과 관련한 자체 조사

를 벌인 뒤 결정 내용을 공개한다. 하지만 이 결정은 파리상고재판소를 통해 재조정

되거나 취하될 수 있다. ARCEP의 결정은 행정적으로 국무회의에, 법적으로 파리상

고재판소의 판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방송 규제기구-최고시청각위원회(CSA)

방송과 관련된 규제기관은 1989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행정기관인  CSA이다.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3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상원

의장이, 나머지 3명은 하원의장이 임명한 위원들이다. 

CSA는 주파수 사용권과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서비스 허가, 케이블과 위성·인터

넷에서 방송 관련 서비스 규약과 방송사들의 규약 준수 여부 감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방송사 대표 임명, 방송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개진, 방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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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psaur) 회장은 이 주파수의 할당과 관련해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주파수의 

절반이 CSA의 권한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2) CSA와 ARCEP 통합 필요성 제기: 상호 접근성을 중심으로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던 방송과 통신 규제기관  통합 논의는 2006년 5월

에 거론되었다. 당시 대통령이던 자크 시라크(Jaques Chirac)는 디지털 시대를 대

비하기 위한 디지털전략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디지털 배분과 관련해 CSA

와 ARCEP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럽위원회(Commission Européenne) 역시 2006년에 주파수 부여와 관련해 오디

오 비주얼 분야에서 주파수 제도의 특수성을 폐지하고 주파수 관리기관인 ANFR, 

CSA, ARCEP의 상호 접근성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기관 가운데 

특히 CSA와 ARCEP의 상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여당인 UMP(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출신 하원의원인 에밀 

블레시그(Emile Blessig)는 보고서
1
를 통해 두 기관의 상호 접근성 문제를 좀 더 심

층적으로 다뤘다. 통신, 방송, 인터넷의 융합 시대에 맞춰 콘텐츠, 케이블, ADSL, 광

케이블, GSM(Groupe Spécial Mobile), 와이파이(Wifi) 등이 변화된 환경에 참여하

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파수를 부여할 것인가, 누가 콘텐츠를 상영할 것인가, 공공서

비스 개념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가, 규제 발전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

는가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3) 규제기관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들

ARCEP 폴 샹소르 회장은 기본적으로 두 기관의 통합을 반대하면서 단일한 새로운 

1  �에밀 블레시그 의원이 제출한 보고서 제목은 ‘디지털 요인에서 네트워크 집중까지(De la Facture Numériques a la 

Convergence des Réseaux)’다. 이 보고서는 동일한 콘텐츠가 다양한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상영되는 경향에 대해 

관찰, 분석했다. 또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법적인 기구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파수 분배와 관련한 ARCEP의 기능

프랑스에서 주파수 사용권한은 사전신고와 같은 최소한의 제도를 통해 정해진다. 

그러나 주파수의 희소성 때문에 주파수 부여에 관해서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한다.  

ARCEP는 주파수 부여에 관한 특정한 조건과 관련해 텔레커뮤니케이션 관련 부처

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ARCEP가 이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아니다. 상

영된 콘텐츠와 관련해선 CSA의 의견이 요청될 수 있기 때문이다. ARCEP는 또 주파

수 사용과 관련해 기술적인 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주파수 분배와 관련한 CSA의 기능

CSA는 오디오 비주얼 프로그램 상영을 위한 주파수를 부여한다. CSA의 기능은 상

영 주파수, ARCEP의 권한 내에서 이양된 주파수 부여로 한정되어 있다. 또 CSA는 

지상파를 통해 오디오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상영을 위한 전파 리소스 사용의 

기술적 조건을 제시한다. 이 조건들은 ‘1986년 9월 10일 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다. 

2004년 7월 9일 CSA는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오디오 비주얼과 관련해 새로운 형태의 

권한을 확대했다. CSA는 개인 모바일 텔레비전(Télévision Mobile Personnelle, 

TMP)의 채널과 관련한 후보를 모집할 수 있다. 

 디지털 배당(Le Dividende Numérique)과 관련한 두 기관의 권한 문제

프랑스는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아날로그 상영을 중지하고 디지털 상영으로 전환

할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 존재하는 주파수들은 지상 디지털 텔레비전(Télévision 

Numérique Terrestre, 이하 TNT), 새로운 채널, HD, 개인 모바일 텔레비전(이하 

TMP) 등으로 전환, 사용될 예정이다. 또  ADSL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무선 HD 

인터넷 보급을 위해 이용된다. 그러나 다수의 주파수들은 오디오 비주얼 서비스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그런데 텔레비전으로 귀속된 낮은 주파수가 흐르는 건물 내부에서는 밀도를 높여야 

한다. 이 부분은 CSA나 ARCEP와 관련된 사항인데 ARCEP의 폴 샹소르(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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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프랑스에서 방송과 통신 시장의 규제기관은 CSA와 ARCEP로 분리되어 있다. 두 기관

은 방송과 통신이라는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상호 열려 있는 구조를 띤다. 

그러나 최근 통신방송 시장의 융합이 본격화되면서 두 규제기관의 영역이 새로운 변

화를 맞고 있다. 2011년 아날로그 상영이 디지털 상영으로 교체되면서 주파수 재사

용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아날로그에서 사용되었던 주파수 재활용과 관련

해 두 기관의 통합이 제기된 것이다. 

통합 논의는 정치계에서 다양한 주장을 펼치면서 활성화되었지만 CSA와 ARCEP는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로선 통합 논의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

태다.

통합 논의와 별개로 독립된 두 기관의 협력관계는 CSA의 위원 선정에서 ARCEP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정하는 등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통신

업체의 콘텐츠 유통과 관련해 두 기관의 상반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통신회사인 오랑주(Orange)가 오랑주 가입자에게만 오랑주 스포츠 프로그램 시청

을 허용하는 마케팅을 구사했다. 이에 따라 프리(Free)와 SFR에선 오랑주의 콘텐츠 

독점 사용과 관련해 오랑주를 제소했다. 

그런데 오랑주의 콘텐츠 독점 배급과 관련해 CSA에서 카날플뤼스(Canal+)보다 오

랑주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오랑주의 편을 들었다. 반면 ARCEP는 오랑주

가 다른 인터넷 제공업체에도 스포츠 프로그램 채널 배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례는 최근 콘텐츠 유통과 관련해 방송과 통신의 미디어 융합으로 발생하는 분

쟁에 대한 두 기관의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두 규제기관의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분쟁과 관련된 일관된 

방침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두 기관의 통합 문제는 여전히 유효한 논

쟁 사안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이 기구는 CSA의 콘텐츠 통제와 프랑스텔레콤 대표 선출 등

의 권한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는 주파수 부여와 관련해 L’ANFR와 CSA가 기능은 유사하지

만 ARCEP의 기능은 두 기관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CSA는 상영 매체를 비롯해 

오디오 비주얼의 콘텐츠를 규제하는 기관이라면 ARCEP는 네트워크에 관한 규제 

기관이다. 기관의 목표나 문화적인 면에서 두 기관의 기능은 뚜렷이 구분되어 있다

고 설명했다. 

한편 주파수 부여에 관해서는 두 기관의 통합보다 권한의 재조정을 제안했다. 먼저 

각 규제기관의 주파수 부여와 관리를 공통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과 오디오 비주얼 

분야에 허용된 주파수 관련 특수성을 폐지하는 것이다.

ARCEP와 CSA의 통합에 대해서 CSA 역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CSA의 2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회장인 미셸 보용(Michel Boyon)은 “공통된 관심 분야에서 상호 

협조는 가능하지만 두 기관의 기능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규제기관 변형은 2012년 

전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2
 라고 밝혔다.  

방데(Vendee) 지방의 상원의원인 브루노 르타일로(Bruno Retailleau)는 2007년 6

월  ‘디지털 시대의 규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설립된 지 10년을 맞이한 

ARCEP의 기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모바일과 텔레콤 시장경쟁을 활성화

했고 특히 프랑스를 트리플 플레이 시장의 선두로 세우는 데 공헌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두 기관의 통합 논의에 대해 영국의 통합기구인 오프콤(Ofcom)의 모델과 

프랑스 실정이 다르고, 또한 두 규제기관의 역할 역시 다르다는 점에서 통합이 적절

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반대 견해를 표명했다. 반면 텔레콤과 미디어의 융합과 관련

해 디지털위원회 같은 새로운 규제기구를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2 Les 20 Ans du CSA(2009.2.3). Arrêt Sur Image.

fr
an

ce
fran

ce

프랑스의 통신과 방송 규제기구의 통합을 둘러싼 논의와 갈등



52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October 2009  53

미디어미래연구소 중국통신원(GN Consulting & Translation 이사)

참고 문헌

Arret Sur Images(2009.2.3). Les 20 ans du CSA.

http://www.arretsurimages.net/vite.php?id=3166

Directeur du Développement des Médias, le Dividende Numérique. 

http://www.ddm.gouv.fr/rubrique.php3?id_rubrique=152

Les Echos(2006.11.29). Le Président de L’Arcep Appelle Clairement à la Fusion Avec le CSA .

http://archives.lesechos.fr/archives/2006/LesEchos/19804-119-ECH.htm

Neteco(2006.12.20). Arcep, CSA, ANFR, le Rapprochement Se Précise.

http://www.neteco.com/67261-convergence-arcep-csa-anfr-rapprochement.

html 

Neteco(2007.6.29). Un Commissariat Numérique Plutôt Qu’un CSA.Rcep?

http://www.neteco.com/75941-commissariat-numerique-arcep-csa.html

Pcinpact(2006.11.29). L’ARCEP et le CSA Pourraient Bientôt Se Rapprocher. 

http://www.pcinpact.com/actu/news/33073-Arcep-CSA-rapprochement.htm

Rapport D’information de M. Bruno Retailleau, Sénateur de Vendée(2006.6).

http://www.senat.fr/rap/r06-350/r06-350-syn.pdf

fr
an

ce

프랑스의 통신과 방송 규제기구의 통합을 둘러싼 논의와 갈등

중국 최초의 IPTV 
저작권 분쟁이 TV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이 재 민

ch
ina





54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October 2009  55

ch
ina

ch
ina



중국 최초의 IPTV 저작권 분쟁이 TV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56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October 2009  57

ch
ina

ch
ina



중국 최초의 IPTV 저작권 분쟁이 TV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58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October 2009  59

ch
ina

ch
ina



중국 최초의 IPTV 저작권 분쟁이 TV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60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October 2009  61

ch
ina

ch
ina



중국 최초의 IPTV 저작권 분쟁이 TV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62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October 2009  63

ch
ina

ch
ina



중국 최초의 IPTV 저작권 분쟁이 TV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64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ch
ina



중국 최초의 IPTV 저작권 분쟁이 TV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참고 문헌


